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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 분석

요    약

□ [세종시 교육재정,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부의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의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 교육재정의 대처방안 모색 필요

□ [지방공기관과 출자·출연금, 대행사업에 대한 구분과 통제방안] 지방공기관에 

교부·위탁하는 예산이 증가하는 반면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와 통제, 감시는 미흡한 

원인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

□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노령화 현상의 급속한 전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방안 마련



 ▶▶▶  5

01. 세종시 교육재정, 교육개혁과 사회적 난제 

속에서 안착할 수 있을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Ⅰ. 서론

    지난 2023년은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교육체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교육계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 후폭풍은 아직도 교육계 

전반 곳곳에서 논란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을 

본격 추진하였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국세 부족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까지 중앙부처에서 교육현장까지 많은 사안들이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쟁점화되었고 아직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지방교육재정 또한 비상상황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발생한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역대급 세수펑크는 곧바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이어졌고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는 줄어든 세입만큼 허리띠를 졸라매 세출예산을 

잘라내거나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지방교육의 개혁과 혼돈의 시기에서 우리시의 지방교육재정의 현 상황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세종시 교육재정의 현주소

  1) 세종시 교육재정 현황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입에 의존하며, 내국세와 연동되어 변동성이 심한 지방교육

재정의 특성에 따라 세종시의 교육재정 또한 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감폭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년의 경우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제2회 정부추경예산 편성에서의 국세수입 

증액 경정에 따른 교부금 내국세분 추가 발생으로 전년‧당초예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정부 긴축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이 발생한 `23년부터는 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산액과 결산액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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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규모】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예산 현황】

 

    `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04억원(△12.2%) 감소하였음에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46억원(4.2%)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부금 감소 등으로 

부족해진 재원을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였기 때문이다.

     *기금전입금(최종예산) ’20년178억원 → ’21년500억원 → ’22년0원 → ’23년280억원 → ’24년(당초)1,606억원

    기금에 의한 부족 재원 충당은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과 근래 확장된 재정에 따라 

확대된 사업 규모를 일시에 축소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고육지책일 수 있겠으나,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재원 부족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커 보이며, 한정된 기금 

적립액을 고려하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소요 감축 노력을 통한 재정

충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2) 세종시 교육재정 전망

    향후 국가재정의 긴축 기조 유지, 국제적 경기둔화 지속 등 재정 여건의 압박과 

재원의 어려움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채 발행과 기금 적립금 외에는 재원 부족을 충당할 방법이 

달리 없기에, 큰 폭으로 감소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한 부족 재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지속 충당할 경우 적립된 기금이 급속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부족과 기금의 급속한 소진으로 인해 재원 충당 여력이 바닥나는 이중고 상황 

발생 시 예산 급감으로 인한 재정충격이 예상되기에, 재원 감소 및 예산 규모 축소 

상황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전면 시행,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재정 현안들은 지방교육재정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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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현안 

    교육부는 202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4대 교육개혁분야와 10대 핵심정책을 제시하

였으나, 올해 사안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하여 교육개혁 3대 정책과 10대 

과제로 축소·재편하였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역소멸로 고조된 사회적 난제들을 교육

개혁으로 해결한다는 과감한 취지에 비해 중앙의 기획과 현장에서의 실천의 괴리, 

첨예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이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 등은 교육개혁의 

험난한 앞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 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개편 논의가 있었던 민감한 주제로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교부금 개편 요구가 다시 표면에 등장하였는데, `22년 

교부금 예산이 `21년 본예산보다 11.8조원이 늘어나자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을 개편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학령인구가 감소하

였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여 교육재정 여건이 충분히 개선되었으므로, 

여유 재원을 다른 분야에 지출하여 정부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산정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급 수와 교사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노후건물 개축․보수 등으로 향후에도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종시 교육청 세입의 72.2%를 차지하는 만큼 그 재원의 산정 

방식이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 예산배분의 합리성과 함께 

교육재정 수요와 초․중등교육의 질을 아울러 고려하여 재원산정 방식의 개편 방향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청에서 교부금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 Ⅰ. 재정분석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란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형태로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며, 출산율 저하와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을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분리된 방과 후와 돌봄 체제를 혁신하고자 고안되었다.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위해 교육부는 올해 예산 1조 1657억원(전년대비 4,672억원 

증액)을 투입한다고 하였으나, 교육 재정 여건의 상황 악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서 늘봄학교 시행에 따른 전용 공간 부족과 교사 업무 가중 문제로 교원단체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 기간제 교사(또는 

근로자) 채용, 신규 채용에 따른 교육 및 훈련 비용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이는 결국 교육청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유보통합

    유보통합은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맡았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 한다는 측면에서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재원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고 있다.

    유보통합으로 시설 및 교사 처우 개선, 연수와 교육 비용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정확한 유보통합의 정확한 모델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국고 지원 등 유보통합 시행에 따른 재원 지원이 담보되지 않고 있어 교육재정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Ⅲ. 맺음말

    2024년의 정부의 교육정책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도입 등 전년도 정책과제를 세밀하게 준비

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교육개혁 3대 방향은 교육정책이 단순히 현상 유지와 점진적 개선 

정도 수준에서 추진되지 않을 것이며, 교육현장 또한 극적인 개혁과 변화 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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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순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계와 정부 정책은 괴리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 시행착오를 거듭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또한 고단한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와 

방향도 중요하지만,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재정이 전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의 세수 

사정에 종속되어 등락을 반복한다면 공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 의존

한다면 지방교육은 예산부족으로 자체사업을 대거 폐지하거나 국가시책사업의 

예산편성을 거부하게 될 우려도 상존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은 사면초가의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교육계와 국민

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어 교육개혁을 완성하고, 중앙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무성 

확보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교육재정의 확보를 통해 교육수혜자를 위한 장기

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 교육자치를 완성해 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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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공기관과 출자‧출연금, 대행사업에 대한 

구분과 통제방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Ⅰ. 서론

    지방재정은 집행의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따금 사업의 대상이 공공

기관인지 민간부문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기관이 지방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공단과 공사, 출자‧출연기관이며 이에 집행하는 출자‧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비, 전출금일 것이다.

    시에서 지방공기관에 교부‧위탁하는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나 정작 지방

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통제, 감시는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출자금, 출연금 규모】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출금 규모】

 

    공기관 대행사업의 급증은 행정 조직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행정이 

기피하는 분야를 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 

편의를 위해 공기관 예산 덩치만 키우는 부실 행정 초래, 공기관 대행사업 비중이 

과도하게 늘면서 고유 목적사업 비중은 낮아지고 비정규직 대거 양산, 무분별한 

공기관 대행사업 전환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 관행적인 사업 반복, 대행 만능주의 등 

여러 방면에서 지적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해당기관에 집행되는 교부금, 보조금, 대행

사업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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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방공기관에 대한 쟁점과 통제방안

  1) 지방공기업과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개념과 구분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직영기업),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

하는 기업(공사,공단)을 일컫는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갖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업성도 있다.

    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예산서에 상하

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직접 경영을 관리‧감독하며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공사‧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

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주로 

공설주차장, 시립 체육시설 등) 분야에 집중되어 대부분은 업무 중 일부를 수탁받거나 

또는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공단은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공사와 공단의 핵심적 차이는 결산 결과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로 공단의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상 손익금 처리 규정이 없어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사는 손익금 처리와 운용이 자유

로워 공공성과 이익을 모두 창출할 수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출자기관은 농업회사법인세종로컬푸드(주), 세종벤처밸리 산업단지(주)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10% 이상)를 출자하여 설립한 영리기관(주식회사)이다.

    출연기관은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신용보증재단, (재)세종테크노파크, (재)세종시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지자체가 재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기관(재단법인)이다.

    공단과 공사,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

하고 있으며, 기관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급을 반영하는 형태로 사후적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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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두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장에게만 예산서와 

결산서, 재무‧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는 제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용

하지 않아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하여 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쟁점과 통제방안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체육, 의료 등 주민의 소득‧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출자‧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금은 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되어 출자‧출연기관으로 전출된다. 

    하지만 출연금은 어떤 사업에 얼마나 썼는지 내역을 남기거나 사후 정산하여 제출, 

공시할 의무가 없어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언론과 의회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예‧결산서와 회계재무보고서는 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며, 의회는 출자‧출연금의 사전

동의안에 대한 의결권만을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

보고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기에 의회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의 반복, 출연금 집행잔액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 예산편성‧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 사전검증이나 사후평가 없이 출연금 지급 등이 되풀이되는 것은 고질적인 

출연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제도적 기반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나 정부의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직접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정산 의무와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 정산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등을 명시하여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시 또한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였으나, 출연금의 집행과 사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또한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3)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대한 쟁점과 통제방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자본

형성적 사업이나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해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구분한다.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매년 그 규모가 늘어 2024년 1회추경 기준 2,76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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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관한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 

사무의 위탁‧대행이 다소 무분별하게 행해질 수 있으며 시의회의 견제 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민간위탁은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아야 하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사전적‧사후적으로 제도적인 재정통제 수단이 미흡하여 편성과 계약·

집행·정산 등에 있어 예산심사와 결산, 공공감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산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관에 대한 사무 위탁 조례·규칙 없이 공기관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위법 논란은 물론이고 절차상 하자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에 출연금과 같이 많은 지방의회에서 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검토와 시의회 동의‧보고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사무 위탁을 개선하고 대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시 또한 더 늦기전에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의 

범위와 선정기준,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평가, 실적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공기관 위탁‧대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맺음말

    행정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관을 

통한 사업 추진은 분명 필요한 부분이며, 우리 시와 같이 단층제로 만성적인 행정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바와 같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공기관을 통해 집행되기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제도적인 통제 방안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조례를 통하여 공기관에 대한 출연‧전출‧위탁사업비에 대한 사전 의회동의를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정산제도 마련과 정산검사 및 

실적 보고, 비용‧원가산정 적정성 제고, 예‧결산 보고, 사업성과 관리 등 재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의 법적‧제도적 통제 기능 미흡이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공기관 대행사업의 재정지출과 행정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인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효용성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의회 모두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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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Ⅰ. 서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지방재정은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모두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세는 완화되었으며 2023년부터 감소추세에 들어섰다. 특히 2023년에는 고물가‧
고환율‧고금리로 대표되는 경기침체를 겪으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예산은 경제여건과 세입 감소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법적‧의무적 경비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표준이 정해져 있는 국민기초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등 매칭이 의무화된 경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출산장려사업이나 노인복지성 경비 등은 이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대상자와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국 사회복지분야 현황】                  【세종시 사회복지분야 현황】

 

    현재의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와 같은 복지예산의 수준을 지속

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현실인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있는가? 에 대한 의문과 답을 

찾아보고자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가 다른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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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복지예산은 왜 늘어나고 있을까?

  1)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노령화 현상의 급속한 전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 노령화 현상이 급속히 전개

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지역소멸이 국가의 주요과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며 국가 

존립까지 위협하는 인구위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형국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감소하고, 50년 이내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생산가능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소멸 가속화 등 대응이 필요한 재정 현안은 누적될 것으로 예측된다.

  2)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현대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저소득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개념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대상(저소득‧
약자 보호 ➝ 복지욕구가 있는 모든 자), 공급주체(공적공급,법인위탁 ➝ 복지 다원주의), 

비용부담(국비지원, 무료복지 ➝ 본인 일부 부담), 서비스의 질(최저기준 보장  ➝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지원‧저출산‧초고령사회 등 심각한 현안과제에 적극 대응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은 122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13조원(12.1%) 증가하였고, 새로 발표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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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년, 중산층 등 새로운 복지수요까지 포함한 전 국민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사회복지사업과 예산은 더욱 확대될 전망에 있다.

Ⅲ.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현안

    지난 10년간 다른 예산보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월등하게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함에 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변화와 재정현안이 발생하였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다른 분야의 지출 변화, 재정자율성측과 지출권향상에 제약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보육과 노인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예산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 

보조사업 관련 국비와 대응하는 지방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로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자체사업에 투입할 일반재원이 부족해지고, 자체사업 비율도 감소하였다.

    요컨대 지방세입 확충이 제한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주도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대응한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규 자체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특수성을 살린 지자체 자체사업 또한 위축된다면 이는 지역의 자율성을 제

약하고 재정책임성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체계와 차등보조율의 비합리성

    사회복지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간 재원

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부재한 상황이며, 복지사업마다 기준보조율 책정이 

정치적 협상이나 소관 부처의 임의적 결정을 통해 이루어져 있어 복지부문별로 

기준보조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차등보조율 또한 재정자주도의 한 구간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분류되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며, 광역과 기초간 지방비 분담 또한 법규나 조례가 아닌 예산부서의 

임의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아 기초단체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력 격차에 따른 자치단체별 복지사업의 격차 발생과 현금성 복지지출 증가

    자체사업의 경우는 재정력이 우수한 정도에 따라 복지사업의 격차에 일정한 작용을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라 복지사업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성 복지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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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분야의 현금성 복지지출의 증가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자칫 선심성 복지증대나 재정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복지사업의 정책목표에 부합하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선별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의 한계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조정 제도의 낮은 실효성

    현행의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지자체 복지수요 반영에 미흡한 실정

이며, 정부의 내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여 급증하는 복지

사업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및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 조정에 대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으며 개별사업이 지방재정에 미

치는 영향과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까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많은 신청건수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Ⅳ. 사회복지예산의 전망과 개선방안

    상술한 바와 같이 갈수록 커져가는 사회복지예산과 재정현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한 쪽에 지나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무에 대한 재정배분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간 재원분담 체계의 합리적 정립과 광역과 기초간 명확한 재원분담과 

지방비 부담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갈수록 커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대응지방비 조달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복지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시책에 따른 일방적인 사업통보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 충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통해 지자체 자체복지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장기적 지방비 재정 소요 추계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하여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며, 사회복지 예산이 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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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지 않도록 주민참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소환, 주민소송등과 같은 

제도와 장치를 활용하여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복지사업의 성과평가와 신규사업 신설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하며, 보통교부세산정기준과 차등보조율

제도를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의 의지만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를 해결하기는 어렵기에 기업‧기관‧
단체‧개인 등 민간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Ⅱ. 재정 이슈

요    약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우리나라의 4개 특별자치도·특별자

치시(세종·제주·강원·전북)는 법률의 개정 없이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어 중

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 확충, 

장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등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K-패스，더나은 방향은?] 국토교통부 ‘K-패스’ 

및 지역맞춤형 대중교통이용권 등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장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도록 

지원 대상별 상정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수 비교·공시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하여 사

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 및 효율

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정부는 2002년부터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의 제한적 운용 검토 필요

□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재정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정부간 재정구조

를 개편하고 교육자치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옴. 이와 관련해, OECD회원

국 간 교육재정 통계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고하고자 함

□ [재정 뉴스] 



20  ◀◀◀ Ⅱ. 재정이슈

01.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

□ 우리나라의 4개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전북)는 과세자주권이 없어 중앙정

부의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외수입 등 확

충, 장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과세자주권 없는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지방세 체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세를 확대할 수 없음. 

즉, 자신의 힘으로 지방세를 확충할 과세자주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확대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현황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제도 등(‘2023.12.31.기준)】

❍ 원칙없는 재정특례, 특별자치시･도 마다 재정지원 상이

▸ 제주와 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 특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강원과 전북은 보통교부세 특례가 없고,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이 근거 규정만 있고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음

▸ 제주가 타 지역에 비해 재정특례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매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와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도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 그 외 지역균형발전특별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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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제주계정이 있으며, 도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 및 감면 등이 있음

▸ 세종은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재정부족액의 25%이내 추가로 교부받는 특례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3년 연장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특수한 여건과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세종특별

자치시계정의 지원을 받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

특별자치시세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특례가 있음

▸ 강원과 전북은 보통교부세 특례가 없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별도 계정이 마련되지 않음

▸ 재정부족액 50% 이내 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25% 등 보통교부세 확대, 강원‧전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설치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 지속

□ 재정특례 관련 개선방안

❍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재정특례 원칙 설정과 과세자주권 확보에 노력 필요

▸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을 염두에 두면서 재정특례의 원칙과 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별시·도 설치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사용료·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화, 잠재적 세원의 실제 세원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원을 발굴하도록 재정특례 부여 등 세외수입을 확충 방안 검토

▸ 과세자주권을 주는 재정특례를 부여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장기적으로 국세 중에서 적합한 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재정특례 방안 검토 필요

 의정활동 정책제언

❍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내세워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우리시는 보통교부세‧교부금의 재정부족액 25%이내 추가 교부를 받는 특례가 있지

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

계정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임

▸ 경기 침체와 세수 급감, 물가 상승 등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으로 추가적

인 재정특례 확대와 더 나아가 행정‧산업특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2  ◀◀◀ Ⅱ. 재정이슈

02.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더 나은 방향은?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으로 재탄생한  K-패스， 더 나은 방향은?'

□ 국토교통부 ‘K-패스’를 비롯한 다수의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운영 시스템의 안정화, 장기이용권의 합리적 선택위한 정보 제공,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전국호환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K-패스’ 5월부터 전격 시행

▸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 후속 사업으로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사후 환급하는 제도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외에도 신분당선 등 민자

철도, GTX – A, 광역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자에 대해 최

대 60회까지 지원될 예정임

▸ 이용금액 중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의 비율로 환급해 주는데,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환급 혜택은 있으나, 별도로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추가 환급은 없음

▸ 2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며,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일정비율로 재정을 각각 부담·지원

❍ K-패스와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부산 동백패스 등 대중

교통 정기이용권의 다양한 선택지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 (서울 기후동행카드) 30일간 서울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등을 무제한 이용

할 수 있는 선불정기권으로 K-패스와 별도로 운영함. 요금은 월 6만 2천원(공유 

자전거 ‘따릉이’ 포함 시 6만 5천원)이고 청년(19~34세)의 경우 7천원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중교통을 빈번히 이용하는 시민이 더 큰 해택을 얻는 구조로 설계

▸ (경기도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60회를 초과해 K-패스가 지원하지 않는 부

분에 대해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는 횟수 상한 없이 환급하며,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고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12∼24만원

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함. K-패스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역시 일반 대상으로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page=3&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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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환급해 주나, 인천 I-패스는 이를 확대하여 30% 환급해주는 제도로 기본 K-

패스의 혜택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한국형 대중교통 정기이용권 간 비교】

구분 K-패스 THE 경기패스 인천 I-패스 기후동행카드

지원기준
월 15회 이상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

(카드발급 및 회원가입 필요)
카드구매자

지원방식 사후 환급 사전 결제

지원대상
일반 20% 환급, 청년 30% 환급, 저소득층 53% 환급

(경기·인천은 청년 범위 확대 및 어린이·청소년 지원 추가, 인천은 
어르신 환급 혜택 추가

일반 6만 2천원,
청년 5만 5천원

(따릉이 3천원 추가)

지원상한 월 최대 60회 무제한 무제한

이용수단
전철·시내버스·마을버스·농어촌버스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 포함)

서울시내, 전철·버스, 
따릉이, 리버버스

이용지역
전국

(이용자 주소가 등록된 
지자체 참여 시)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이용

인천시민이
전국에서 이용

서울시
(김포골드라인, 인천·김포 
광역버스 포함 논의중)

시행시기 ’24.5월 ’24.5월(협의중)
’24.1.27∼6.30(시범), 

’24.7∼(본사업)

❍ K-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이용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 K-패스와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이용권 중 이용자들은 자

신의 금액별·빈도별 이용 패턴을 고려, 정기이용권별 유·불리를 직접 계산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별로 비교가능한 시

나리오를 다수 비교·분석 및 공시하는 등 친화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 선

택이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K-패스,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이용권 사업 시행이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는 운용 

성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수혜 대상별 효과, 대중교통 이용권 수요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대중교통 활성화 및 탄소저감, 행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방안 모색 필요

 의정활동 정책제언

❍ 세종시 '이응패스', K-패스와 연계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 우리시도 금년 하반기 이응패스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정기이용

권의 후발주자인 만큼 다른 대중교통 정기이용권과 경합이 아닌 연계를 통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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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분석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재정 조기지집행 제도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정부는 2002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시행
하고 올해는 재정 조기집행 표를 역대최고치인 65.0%로 상향 설정하였음.  
이 같은 관행적인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기보다 정확한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의 제한적 운용 필요성 대두

□ 재정 조기집행 운용현황과 기대효과

❍ 재정 조기집행의 기대효과는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 강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한 경기변동성과 예산 불용률 감소

▸ 재정조기집행 제도는 2002년부터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투자, 소비 등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임

▸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여 경기변동성을 감소시키며 특히‘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 경기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폭을 경제전망보다 완만하게 만들어 줌

▸ 또한, 연초부터 재정집행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없앰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예산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감소시켜줌 

□ 재정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 과거 재정집행이 지속적으로 4분기에 집중되자 상·하반기 간 경기변동을 안정화

하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재정 조기집행 제도를 2002년부터 도입

▸ 재정 조기집행의 대상은 주요사업비로, 인건비·기본경비 등 조기집행이 곤란한 

항목을 제외하고 예산 및 기금의 주요사업비 중 조기집행 가능성 및 관리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대상 사업과 목표를 정하고 있음

▸ 재정조기집행은 상저하고일 때 효과를 발휘하며, 경제당국의 예측이 틀려 하반기에 

경기가 나쁘면 이를 조절할 재정이 부족해지니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재정조기집행

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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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정확한 경제전망과 재정조기집행 제도의 제한적 운용 필요

▸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상저하고”의 경기흐름이 예상될 때에 상반기 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정 조기집행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하반기 경제성

장률에 대한 정확한 전망이 필요함

▸ 경제전망 및 경제 상황 추세와 상관없는 조기집행 결정 및 지속적인 목표 상향 설정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관행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기보다는 

제한적으로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고려와 연간 지속적인 재정집행 관리 

▸ 구체적인 조기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부소비와 정부 투자의 부양 효과 차이, 

정부지출의 산업별 효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정 조기집행 제도는 재정집행 관리의 수단 중 하나로서 경기변동 안정화 및 불용률 

감소를 목표로 도입된 만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전망은 한

계가 있으므로 실시간 경기진단을 바탕으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 정책제언

❍ 상고하저의 하반기의 부적정 경제상황 대응 전략 수립과 조기집행의 문제점 고찰 필요

▸ 관행적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상향하여 설정하기보다는 정확한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조기집행 여부 및 목표를 결정하는 등 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음

▸ 예산의 조기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이자수입 감소 등 재정부담 증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시에 의한 경쟁적 실적위주의 조기집행으로 설계 과정과 공사의 부실 초래 등 

부작용 또한 발생하고 있음

▸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하는 것 자체보다 전체적인 예산 집

행률을 제고하고 불용률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중 지속적

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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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OECD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재정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정부간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자치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OECD회원국 간 교육재정 통계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관련논의에 참고하고자 함

□ 우리나라 교육재정 구조 및 관련 이슈

❍ 교육재정 개요: 초중등 및 고등교육

▸ 초중등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두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을 독립적으로 관장하며, 

그 재원 출처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임

▸ 한편, 고등교육(대학 등)의 경우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중앙정부가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 주요이슈

▸ 우선 저출산의 여파로 초중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그에 

맞게 조정되지 못하고 경직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곧잘 지적됨

▸ 둘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분리 운영되어 비효율적 재원

배분이 초래되는 문제가 존재함

▸ 셋째,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고 세입분권 수준이 낮으며, 고등교육에 관해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투입이 미흡하고 대학재정 위축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교육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음

□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

❍ GDP에 대비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및 고등학교 지출은 각각 3.5%, 1.2%로서 모두 

OECD 평균(초중등교육: 3.56%, 고등교육: 1.12%)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기준을 본다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지출(2020년 학생당 1.5만달러)은 

OECD 평균(1.1만달러)을 상회함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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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학생당 고등교육 지출에서는 우리나라(9.6천달러)가 OECD 평균(1.3만달러) 

및 주요국 지출규모(미국: 3.1만달러, 일본 1.9만달러)에 크게 못미치고 있어, 초중등

교육과는 대조적임

❍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특히 초중등교육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음

❍ 아울러, 정부 간 초중등교육 재정부담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의 80% 이상을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반면, 지방정부가 재원의 

대부분을 최종 지출하는 구조임

□ 정책적 시사점

❍ 교육재정 수요 변환에 대응한 제도개편 필요

▸ 우리나라의 초중등 공교육 재정(지방교육재정)은 양적 규모면에서 빠르게 증가해 왔고 

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황으로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원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중앙 의존성 축소 및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인적교류 활성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등 상시적 협의체제 

강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운영 등의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고등․
평생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되던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교육에 

사용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는 등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의정활동 참고사항

❍ 2024년 정부의 교육개혁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필요

▸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개혁 등 정부는 

교육개혁에 대한 재원 책임을 한시적으로만 약속하고 있어 추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책임감을 갖고 

지방교육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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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재정 뉴스

□ 세종시, 정부합동평가 특·광역시 종합 1위 달성  (세종특별자치시, 2024. 4. 25.)

❍ 합동평가 역대 최고 성적, 정량평가·정성평가 모두 1위

▸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추진 성과 평가하는 제도로, 우리시는 정량평가에서 83개의 지표 중 80개

(96.4%) 지표의 목표 달성 및 정성평가에서는 17개 지표 중 7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두 평가 모두 특·광역시 부문 1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둠 

❍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원 대비 더 많은 특별교부세 확보 전망

□ 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2024. 3. 25.)

❍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확대운영 및 ‘헬프데스크’ 통한 상시 자문

▸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안)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운영

□ 세종시 재정위기 극복, 보통교부세 확대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 2024. 4. 2.)

❍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통교부세 전담조직(TF)을 구성

▸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세수 급감과 물가 상승 등 재정이 악화돼 보통교부세 확보는 

더욱 절실한 상황

▸ TF 운영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의 수도로서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는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며 보통교부세에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과 도시 특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상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109202Hv0sY5b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8068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107720Fp4jC0j&mno=sub02_0401&cmsNoStr=&kind=&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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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징수 나선다 (세종특별자치시, 2024. 4. 3.)

❍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 올해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79억 원으로, 주요 세목은 주정차위반, 정기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과태료, 과징금, 조정금, 부담금 등

▸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할 계획이며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 영치폰, 영치차량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

▸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2024. 4. 15.)

❍ 정부는 ’24.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37%) 조치를 ’24.6.30.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

▸ 중동위기 고조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위해 `24.4.17.(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

회의 등을 거쳐 `24. 5. 1.부터 시행 예정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액화석유가스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00000107770St7qZ6m&mno=sub02_0401&cmsNoStr=&kind=&pageIndex=1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8485&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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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정안전부. 2024. 4. 15.)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하며,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

❍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

▸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

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

▸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

❍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종시교육청, 학교와 손잡고 이룬 30억원 장려혜택의 결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4.3.27)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집행 실적 분석 결과 학교회계 집행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교육부로부터 30억원의 보통교부금 장려혜택(인센티브)를 받게됨

▸ 관내 학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을 추진한 결과, 2023회계

연도 마감일인 ’24.2.29.까지 원인행위율이 99.2%(예산현액 2,126억원 대비 2,109억원)에 

도달하여 당초 목표치를 0.7%P초과 달성

❍ 학교회계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내 학교의 월별 집행계획과 추진상황 수시 점검, 

현장의 어려운 사항 파악, 학교회계 전출금 조기 교부, 개선과제 발굴 등의 노력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

▸ 특히, 관내 모든 학교의 학교회계 집행률 달성을 위해 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에서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 K-에듀파인 학교회계 연수, 소소한 학교회계배움, 최신 학교회계 업무안내서 제작 

및 배포 등 학교회계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8585
https://www.sje.go.kr/sje/na/ntt/selectNttInfo.do


 

Ⅲ. 재정 정책

요    약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것인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3.0% → 3.8%)하여,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마련에 사용하고자 하나 이는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올해 지방세수입은 작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하에 지역경제 활성

화 및 활력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

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증가요인 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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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디지털교육혁신수요‘특별교부금 어떻게 쓸것인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
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을 상향하고(3.0%→3.8%), 상향된 재원을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수요에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자칫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내용

❍ 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이 2024년 1월 1일 시행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 법 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3항은 교부금 내국세분의 97%와 3%를 각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

부금의 재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특례 규정에 따라, 교부금 내국세분 중 특별교부금 

비중이 0.8%p 확대되고 그만큼의 보통교부금은 축소됨

❍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5,333억 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으로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15억원을 교부할 예정임

▸ 이에 따라 2024년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경우 교원 연수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전에 

비해 전폭적으로 늘어날 예정임

※ 최근 5개년 평균교원연수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약27.7만원이나, 특별교부금이추가투입되면 15만명의 AI

디지털교과서적용교원은 1인당예산이약 3배까지늘어나고, 선도교사의경우 28배이상늘어날것으로보임

▸ 특별교부금 내국세분 비중의 상향으로‘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의 재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한편 2024년 기준 보통교부금 5,333억원이 감액된 결과임

❍ 보통교부금 감소는 기존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의존도와 고정경비의 비중이 높아, 제도의 특성상 세수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보통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짐

▸ 따라서 불가피하게 교부율 간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충분히 숙의된 중장기 계획이 전제되어야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기회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ategoryId=&cmsCode=CM0043&searchType=TITLE&searchKeyword=%EB%94%94%EC%A7%80%ED%84%B8%EA%B5%90%EC%9C%A1%ED%98%81%EC%8B%A0%EC%88%98%EC%9A%94&brdSeq=4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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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참고사항

❍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2024~2026년 연도별 재원의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을 조속히 확정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12월 31일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별 소요 재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비용추계와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 등 2024년 계획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 이에, 3년간 재원 투입이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본격적으로 집행

하기 전에 법률이 정한 특별교부금 용도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디지털교육혁신에 투자된 재원을 분석

하고 각계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하여 ’26년까지 단계적인 사업의 로드맵을 확정

하여 보다 내실있게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디지털교육혁신 수요’사업비는 교육청의 대응투자 없이 특별교부금을 전액 교부하고, 
3년 이내에 종료해 할 것임

▸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및 절차 등은 국가시책사업 운영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보이나, 추후 지방이양 등을 이유로 교육청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보통교부금을 추가 잠식할 우려가 있으며,

▸ 3년 이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추가 소요를 이유로 부칙의 유효

기간을 개정하여 보통교부금의 부담을 지속하여 지방교육자치의 특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확대할 우려가 크므로, 불가피하게 기간 및 재원이 추가 소요

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 제4항에 따른 증액교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2024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될 수 있어 수요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시의회 예산심사권 침해 가능

▸ 특히, ‘디지털교육혁신수요’사업의 경우 교원연수 관련 비중이 높은바, ①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집행되었는지, ②사업의 실제적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사후 검토가 필요하며,

▸ 2024년도 일반재원 사업인 ‘ICT활용교육지원’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인 ‘디지털

교육혁신수요’사업이 유사·중복될 경우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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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2024년 지방세수 여건 진단과 시사점‘

□ 올해 지방세수입은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속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2024년 세수 환경을 짚어보면, 지방세수입이 2023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3.1%(51.9조원) 감소, 지방세수는 전년대비 6.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24년 정부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은 2023년 결산액 대비 6.8%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

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국세수입이 정부예산안보다 1.6% 낮을 것으로 전망

▸ 반면, 지방세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내부 분석에 따르면 전년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근 경제성장 전망, 소비자물가, 금리 상황, 부동산시장 동향 등 주요 지표들을 검토
해 본 결과, 올해 지방세수입은 당초 전망치보다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올해 발표된 2024년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하향조정되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소폭 상향조정 되었음. 부동산시장은 올해 들어 미미하게나마 개선

되고 있으나,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 우리 경제의 최대변수라 할 수 있는 기준금리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인하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

❍ 높은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지방세 세수환경 하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활력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과거 「중앙정부 기획 + 지방정부 집행」이라는 틀에서 「지방정부 기획 + 지방정부 집행 

+ 중앙정부 지원」의 틀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친화적 관점에서 지방세제 재설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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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 참고사항

【전국, 세종시 지방세(보통세) 세입 추계】 (단위:억원)

구분
전국 세종시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041,464 1,026,685 1,025,541 7,611 6,967 7,873

취 득 세 285,105  236,217 246,952 2,335  1,606 2,168

지방소비세 216,032  242,991 245,665 2,050  2,318 2,472

지방소득세 204,593  219,432 199,068 999  985 1,079

재 산 세 157,405  148,937 150,273 1,169  1,052 1,081

자동차세 75,299  73,106 76,419 631  555 602

담배소비세 35,078  35,458 35,135 166  175 175

주 민 세 22,771  24,824 26,385 130  142 143

기  타 45,181  45,721 45,644 131  134 153

  자료 : 지방재정365 / 2022~2023 최종예산, 2024당초예산 기준

❍ 정확한 분석과 꼼꼼한 검토로 세입추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 보수적인 세수 추계는 지출 요인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며, 과대추계로 예상치 못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세출예산 감액 및 구조조정 등 재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세수 추계의 정확도 제고 필요

❍ 향후 경기회복 양상이 지역별로 차등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역맞춤형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의 경우 2023년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심각한 세수결손을 경험하였으나, 

2024년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지방세수입이 회복세를 보일것으로 전망

▸ 2024년은 경기회복 국면이므로 소득과 소비 관련 세수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회복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 간 세수회

복세도 뚜렷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부동산시장의 단기적 변동은 시장 기대심리에 크게 좌우되는 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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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내부경비절감 노력과 시사점‘

□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하
여 세입확충 노력과 병행하여 세출의 축소(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 세입여건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증대

❍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은 악화된 반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증대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은 어려움에 직면함

▸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와 연계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한 지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기간 감소했던 자체경비, 업무추진비, 행정운영

경비 등 내부경비가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2022년 모두 증가세로 전환됨

▸ 자체경비비율은 2019년 10.21%에서 2021년 9.31%까지 지속 감소했다가 2022년  

전년대비 0.3%p 증가한 9.61% 수준

▸ 업무추진비절감률은 2018년 22.41%에서 2021년 31.58%까지 지속 상승했으나 2022년

에는 전년대비 7.33%p 감소한 24.25% 수준

▸ 행정운영경비비율은 2018년 9.80%에서 2021년 7.64%까지 지속 감소했다가 2022년

에는 전년대비 0.36%p 증가한 7.70% 수준

❍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의 혁신을 통해 지출 증가요인을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예산운용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대

비하여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함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ISSUE&pblcteId=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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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경비비율을 낮추기 위해 예산편성시 자체경비 구성항목별로 부서별 감액 목

표를 설정하거나 유보액을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업무추진비절감률을 높이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동결하거나 전년대비 의무절감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자체 재정여건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함

▸ 행정운영경비비율을 낮추기 위해 인력운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인력증원 최소

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등이 필요함

□ 시사점

❍ 최근 경기둔화 및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감소,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침체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등에 대한 대응 등 현안사업의 수요는 

나날이 증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짐

▸ 코로나19 위기 완화 등에 따라 백신·방역 비용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 한시 지출은 

감소하였으나,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 인구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여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세출의 축소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전략적 예산운용을 통해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내부경비비율 축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노력이 중요하며, 타 자치단체의 내부

경비 절감 우수·미흡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경비절감과 지출효율화에 힘

써나가야 함



Ⅳ. 경제 동향

요    약

□ [정부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재조업 생산·수

출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

지표 부진 등 경제 부분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음

□ [정부 재정동향]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97.2조원,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127.1조원

□ [KD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

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NABO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

□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2024년 2월중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투자가 개선되었으나 소비는 지표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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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 경제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4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

▸ 대외적으로는 IT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및 세계경제 연착륙 기대가 이어지고 

있으나, 러-우크라 전쟁 및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 지속

▸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에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내수 취약부문 

온기 확산 등 균형잡힌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혁신·공정·

이동성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 `24.2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건설투자는 감소

▸ 생산은 건설업 생산 감소에도, 광공업 생산(전월비 3.1%, 전년동월비 4.8%) 및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7%, 전년동월비 1.2%)이 증가하여 全산업 생산(전월비 1.3%, 전년동월비 2.0%) 증가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3.1%, 전년동월비 0.9%), 건설투자(전월비 △1.9%, 전년동월비 0.5%)는 

감소, 설비투자(전월비 10.3%, 전년동월비 △0.3%)는 증가

▸ 소비자심리<ʼ24.3월 CSI 100.7(전월대비 △1.2p)>, 기업심리 전망<전산업 BSI 4월 전망 71(전월대비 

△1p)>은 하락,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BSI ʼ24.3월 실적 69(전월대비 1p)>은 상승

▸ ʼ24.2월 경기동행지수‧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모두 상승(전월대비 각각 +0.2p, +0.1p)

□ `24.3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물가는 상승폭 유지

▸ ʼ24.3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ʼ24.3월 소비자물가는 상승폭 유지(ʼ24.2월 3.1%와 동일),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4%,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4%,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

□ `24. 3월 중 금융시장은 美 연준 금리인하 전망 유지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주가는 반도체 업황 개선등에 힘입어 상승, 환율은 견고한 美 경제지표 

등으로 상승

▸ ʼ24.2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44&searchNttId1=MOSF_000000000068474&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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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부 재정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 2월 누계 총수입은 국세·기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97.2조원, 진도율은 15.9%

▸ (국세수입) 2월 누계 국세수입은 58.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조원 증가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불구,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 

△12.9조원,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0.1조원 증가에 따라 법인세 +0.1조원,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7조원, 수입감소 등에 따라 관세 △0.1조원 등

▸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5.5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기금수입)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 수입 등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3.4조원 증가한 33.7조원

□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증가로 127.1조원, 진도율은 19.4%

□ 통합재정수지는 29.9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6.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6.2조원 적자

□ `24.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4조원(경쟁입찰 기준 15.0조원)

▸ 3월 국고채 금리는 전년말 국채금리 급락에 대한 조정 국면 마무리,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라 소폭 하락세

▸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48.3조원으로 3월 조달금리는 전월(3.36%) 대비 하락한 3.32% 

수준이며, 응찰률은 334%로 전월(335%) 대비 하락

▸ 3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만기도래 집중으로 (국고채7.0조원역대2위) 순유출(△5.1조원)

되었으며, 이에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은 △0.4% 감소(21.4%)

https://www.moef.go.kr/pl/policydta/pblictn/detailPblictn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01&searchNttId1=MOSF_000000000068457&menuNo=50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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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KDI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4월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으나, 수출이 IT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경기 부진 완화를 이끄는 모습

▸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소비는 부진한 모습인 한편,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외 위험요인은 지속

□ 주요 경제지표

▸ (경기) 내수가 여전히 미약하나, 반도체생산이 급증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

▸ (소비) 상품소비의 위축이 지속된 가운데, 서비스 소비도 낮은 증가세를 나타내는 등 

전월의 부진한 모습이 유지

▸ (설비투자) 아직 부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반도체경기 회복에 따라 긍정적 신호도 

일부 나타남

▸ (건설투자) 둔화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관련 선행지표의 부진도 지속됨

▸ (수출) IT 품목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 (노동시장)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되고 그동안 이례적으로 낮았던 실업률이 40대를 

중심으로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 여건은 완만하게 조정되는 모습

▸ (물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소비 부진이 반영되며 기조적인 물가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유지

▸ (금융시장) 가계와 개인사업자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나, 전월에 이어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

▸ (부동산시장) 매매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 둔화가 지속

▸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과 운송 차질 등 위험요인도 상존

https://www.kdi.re.kr/research/monTrends?pub_no=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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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표로 보는 충청권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3월호

□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전분기  

보다 소폭 감소

▸ 반도체, 석유화학 및 의약품은 소폭 증가한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이 감소, 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 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철강은 보합 수준

▸ 운수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은 소폭 감소

□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유사

▸ 민간소비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재화 소비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서비스 

소비가 소폭 감소

▸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는 소폭 증가하였고 석유화학 및 철강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기장비는 전분기와 비슷함

▸ 민간부문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착공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며 소폭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은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로 소폭 감소

□ 1/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 반도체, 석유화학 및 철강은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디스플레이 및 전기장비는 소폭 감소

□ 1/4분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 1~2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1.8만명 늘어나 2023년 4/4분기(+2.2만명)보다 증가폭이 축소

▸ 지역별로는 충북은 증가폭이 확대, 세종·충남은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대전은 감소폭이 확대

□ 주택매매가격 하락 전환 및 전세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 1~2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여 2023년 4/4분기(+3.2%)보다 

상승폭이 축소

▸ 1~2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 전분기말월대비)은 2023년 4/4분기 상승(+0.12%)에서 하락 

전환(-0.10%),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2% 상승하며 2023년 4/4분기(+0.27%)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

▸ 지역별로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대전·충남·충북이 하락전환 하였으며 세종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의 경우 대전·충북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세종·충남의   

경우엔 하락 전환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507/view.do?nttId=10083124&menuNo=200069&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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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NABO 경제동향
출처‧링크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제42호)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둔화와 중동정세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

▸ 글로벌 반도체경기 반등에 따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며, 중동의 지정

학적 긴장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운송 차질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은 지속

□ 2월「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부진이 지속

▸ 소매판매(전월대비, %): (`23.12월)0.5 → (`24.1월)1.0 → (2월)-3.1

□ 2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증가, 전년동월대비 감소

▸ 설비투자(전월대비, %): (`23.12월)2.3 → (`24.1월)-5.9 → (2월)10.3

□ 2월「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과 토목 모두 감소 전환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 (`23.12월)-3.6 → (`24.1월)13.8 → (2월)-1.9

□ 3월「무역수지」는 42.8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565.6억달러를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

▸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한 522.8억달러를 기록하면서 13개월 연속 감소

□ 3월「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1월)2.8 → (2월)3.1 → (3월)3.1

□ 2월「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3.12월)0.4 → (`24.1월)7.4 → (2월)2.0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3.12월)0.4 → (`24.1월)0.4 → (2월)1.3

□ 3월「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소폭 상승

▸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3만명 증가한 2,839.6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실업률

은 전년 동월대비 0.1%p 증가한 3.0%를 기록

□ 3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는 하락, 「원/달러 환율」은 상승

https://www.nabo.go.kr/Sub/01Report/09_Board.jsp?func=view&funcSUB=&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arg_id=0&bid=63&rbid=0&ridx=0&bidSUB=0&cid1=0&cid2=0&cid3=0&cid4=0&cid5=0&cid6=0&cid7=0&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pagePerBlock=0&nowBlock=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sortBy=&ascOrDesc=&bidx=8320&idx=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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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4

□ 2024년 2월중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투자가 개선

되었으나 소비는 지표별로 차별화되는 모습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전년동기대비, %)

2023년 2024년
연간 2월 1/4 2/4 3/4 4/4 1월p) 2월p)

제조업
생  산

 생산지수 -6.2 -4.9 -8.1 -2.4 -8.6 -5.9 12.8 5.4 
 출하지수 -2.3 2.2 -2.2 -1.0 -3.5 -2.4 5.5 -1.1 
 재고지수 8.8 31.0 27.5 45.0 28.9 8.8 0.0 -0.8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 0.7 -0.2 -5.4 2.1 3.6 3.1 -7.0 21.0 
 승용차신규등록대수 6.0 28.5 11.2 5.1 6.5 1.5 18.6 -8.8 

투 자
 자본재수입 36.9 43.9 75.6 64.9 20.5 10.1 -13.1 32.6 
 건축착공면적 -56.2 -73.1 -49.8 -70.7 -21.4 -66.6 21.2 1,492.4 
 건축허가면적 -47.6 88.1 -43.9 -59.5 -52.2 -17.5 -12.0 60.6 

대 외
거 래

 수 출 -23.0 -39.5 -34.4 -31.7 -23.1 1.1 31.4 55.5 
 수 입 -10.8 12.5 -9.4 -5.2 -19.4 -9.3 34.6 2.0 

고 용
 취업자수증감(천명) 10.8 15.3 16.2 12.3 9.5 5.1 3.4 1.1 
 고용률 64.6 63.0 63.5 65.7 65.2 64.0 62.7 62.6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제조업 생산)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이 축소 

▸ (소비)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로 전환

▸ (설비·건설투자)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증가로 전환

▸ (수출입)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이 확대

▸ (고용)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는 증가폭이 축소

▸ (소비자물가) 2024년 3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비해 하락(2월 3.0% → 3월 2.8%)

▸ (주택가격) 2024년 2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하락폭이 확대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단위 : %)

2023년 2024년

연간 2월 3월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3.0 4.5 3.6 4.3 2.6 2.4 2.7 2.8 2.5 3.0 2.8

 주택매매가격1) -3.60 -2.94 -0.21 -7.15 2.40 1.52 -0.12 .. -0.34 -0.95 ..

 주택전세가격2) -2.74 -2.92 -0.52 -7.50 0.82 2.19 2.06 .. -0.08 -1.07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720/view.do?nttId=10082426&menuNo=200570&searchBbsSeCd=z16&searchWrd=%EC%84%B8%EC%A2%85&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Ⅴ. 재정 통계

요    약

□ [주요 경제지표]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 [세종시 주요 통계]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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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요 경제지표
출처‧링크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3월호

고  용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4. 2.

생  산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2.

https://www.dsi.re.kr/upload/board/0024/202404300948426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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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2.

  

소  비 ┃전년동월비/2020=100                                                     ‘24. 2.

    

부동산 ┃전년동월비/2022.1=100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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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전년동월비                                                              ‘24. 2.

 

금  융 ┃전년동월비                                                             ‘24. 2.

 

  지역특성 ┃전년동월비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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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세종시누리집, 세종의 현황

 2023년 말 기준 (*2022년 말 기준)                                  자료: 2024 시정 주요 통계

https://www.sejong.go.kr/stat/content.do?key=19112103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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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링크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세종시 학교 총 개황

 주:학급수는 편성학급 기준임

https://school.kedi.re.kr/data/kedi/ebook_nation/2023/27_1_D/index.html#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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